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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안전보장’이라는 이름 아래에 오키나와와 한국 등 많은 나라들과 지역에서는  

평화, 환경, 인권이 위협당했다. 우리는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가 아닌, 지역에 사는 

한사람한사람의 안전과 인권이 보장되는 ‘진정한 안전보장’을 요구한다. 특히 군사화에 

의한 지역사회의 분단, 환경파괴, 인권침해에 강하게 반대한다. 

 진정한 안전보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탈원전과 온난화대책으로써의 재생가능 

에너지의 추진, ‘국가’가 아닌 지역공동체를 주체로 한 삼림과 바다 등의 

자원관리제도의 재구축, 환경교육 등을 지역에서 추진하는 것과 함께, 커뮤니티에 

있어서 식량이나 에너지 등의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적으로 자립하며, 경제적 수단으로 

외부에 조종당하거나 구조적인 차별을 감수하는 일 없는,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강한 지역공동체만들기를 지향한다. 

또한 중국의 화남지방부터 홍콩, 대만, 오키나와, 조선에서 발전해온 풍수문화권의 

역사적인 환경교류를 재인식하며 특히 젊은 세대의 환경교류를 추진해간다. 그리고 각 

지역의 독자적인 역사, 문화, 언어를 존중하고, 서로 배워가는 노력을 계속한다. 각 

정부는 그러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해야만 하며, 군비확산경쟁을 위한 군사비와 헛된 

공공사업이 아닌 교육비와 사회보장비 등 사람들을 향한 투자를 확대해야만 한다. 

 류큐제도의 지역공동체 자원관리제도는 류큐왕조시대로 그 기원을 거슬러올라가, 

류큐제도의 역사적인 구축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현재의 자연과 자원관리제도의 

이해를 위하여 역사적 시점을 더해야만 한다. ‘류큐근대사’를 탐색하는 것과 함께 

토지의 이력이 조성하는 역사적인 혼성물로서의 공유지(지역공동체의 공유지. 예를 

들어 입회지나 해안에서 보이는 정도의 바다 등)를 볼 때, 지역공동체로부터 삼림이나 

바다의 소유권과 관리권을 빼앗아 간 류큐처분기의 자연의 ‘처분’을 포함하여 다시금 

그 재평가가 필요하다.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를 살륙과 전쟁에 의한 경제이익을 탐한 

‘군산관학보복합체’(‘보’는 미디어)의 희생물로 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복합체에 

선동되어 근린국가와 군비확장을 경쟁하는 것이 아닌, 환경분야를 시작으로 주변국가의 

사람들과 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군사협력과 역할을 강화한 

‘미일안전보장체제’, ‘한미안전보장체제’에서 아시아의 다국간과 다지역 사람들의 자결권, 

인권, 환경 등에도 배려한 ‘진정한 안전보장’체제로의 이행, 더 나아가서는 

아시아공동체의 실현을 향해 그 노력을 시작하는 때가 바로지금 오고있다. 

 우리들에게는 스스로의 자기결정권이 있으며 특히 젊은이들에게는 현재와 미래를 더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능력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각각의 지역 또한 

아시아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협동을 시작할 것을 아시아의 사람들, 특히 젊은 

세대에게 호소한다. 


